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사회자

◇ 발언순서  
   발언1 : 베트남 유학생
   발언2 : 왕지연(한국이주여성연합회)
   발언3 : 정승희(충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발언4 : 임현희(유엔인권정책센터) 
   발언5 :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진정서 주요내용 :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한 문경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1. 5. 28.(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진정취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21년 4월 중순 문경시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홍보물을 SNS에서 
발견하였다.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으로 행정사합동사무소에 보
낸 내용이다. 문경시는 홍보물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혼인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한다고 밝
혔다. 
  진정인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문경시가 추진한 사업 자체가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 인종차
별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 행정사에 요청
한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이에 진정인들은 문경시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의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한다.



■ 공동주최
◇ 연락단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단    체 : 총 64 곳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 광명여성의전화, 금속노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레방,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
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성평등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각지대다문화한부모협회, 사
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생각나무BB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
연대, 아이다마을,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
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
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
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사)모두를 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
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
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이주민방송 MWTV, 이
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인천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울랄라, 인천폭력피해이주여성자립홈 언니
네, 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여성위, 전교조전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
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성위원회,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
연, 춘천교구 이주사목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트랜스해방전선, 평내성당 난민활동가, 협동조합 
글로벌에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
센터

◇ 개    인 : 144명
Kong Vuthtin, LE DUC THANH, NGUYEN ANH THU, NGUYEN HOANG THAO, NGUYEN 
THI KIM THU, NGUYEN TRAN THAO NGUYEN, NGUYEN THI VAN, Shakhnoza, Subedi 
kiran, TRAN NHAT TIEN, Уянга, 강성의 강세민 강슬기 강은혜 강지혜 고아롱 곽영신 곽이
경 권대은 권수현 권영혜 권지숙 기이슬 김규환 김나연 김나은 김동심 김명숙 김민아 김빛나 김
상기 김선 김성훈 김소연 김소연 김수미 김수정 김수현 김영옥 김우성 김은주 김이선 김인수 김
일현 김정덕 김주형 김지연 김진우 김진호 김진화 김철효 김태윤 김태정 김현미 김혜선 김호세
아 김희경 꼬꼬 나동주 나랑토야 나하늘 나해니 남지은 도현우 류유선 문미령 문주석 문현아 문
형두 민선 박경태 박은주 박정형 박희은 배경내 백선영 백희정 변승식 변예솜 상지종 서보미 석
경숙(파주 EXODUS) 소라미 송은정 신윤영 안영자 안진 안희진 연미림 오미정 오은선 원동일 원
진선 위라겸 유서영 유서현 이다영 이민영 이상민 이소훈 이수정 이영미 이은경 이은혜 이의진 
이정윤 이정은 이종원 이주연 이주현 이지영 이지영 이지윤 이해연 이해응 이현경 이혜진 임선
희 임정규 장은지 장정 재현 전소현 전순란 전지원 정성훈 정영섭 정예진 정은주 정정석 정지수 
정혜실 조은주 조재령 채현자 최나눔 팜티마이 팜티프엉란 한가은 한국염 허미라 홍 황인욱



경과보고

- 2021.4.20 SNS를 통해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 확인
- 2021.4.2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문경시로 협조문 사실여부 확인 공문 발송
- 2021.5.4 문경시로부터 협조문 발송하는 사실 확인( 홍보한 내용과 일부 내용 다름이라고 주장)
- 2021.5.17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한 문경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참여를 제안서 공유
- 2021.5.20 문경시 담당 공무원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 전화 및 상황 설명
- 2021.5.21 문경시 총무과와 자치행정담당 2명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방문 및 사업 설명
- 2021.5.2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제출



발언문

발언1. 
베트남 유학생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I want to begin my speech by emphasizing that I understand the purpose of 
Mun-gyeong city is to give the rural men who are over the age of marriage a chance 
to make a family, and by that, encourage population growth. However, whatever the 
goal of these policies is, what concerns me the most is their target, to Vietnamese 
students.
저는 결혼 할 나이가 넘으신 농촌의 중장년층의 남성분들께 가족을 구성할 기회와 그를 통한 인
구 증가를 독려하는 문경시의 목적을 이해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든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정책의 대상인 베트남 유학생들
입니다.
Firstly, why it has to be a Vietnamese student? 
먼저, 꼭 베트남 유학생들이 여야만 할까요?
I do not find any other plausible explanation other than that the authorities believe 
Vietnamese students are potential for marriage with rural Korean bachelor. And this 
assumption is certainly a result of negative stereotypes and prejudices toward 
immigrated Vietnamese women, specifically university students like us. The 
stereotypes that we are here only to get marriage. Targeting Vietnamese students for 
marriage policies speaks the same volume with believing we only are 
marriage-seekers. And this is never the case. We, the students, holding studying 
visas, are staying in Korea to receive high-quality education and pursue our dreams. 
So if it is for the purpose of population growth, why does the local people must 
narrow down the target to only Vietnamse, and in this case, specify students, who 
are supposed to come here to study? 
저는 당국이 베트남 학생들을 한국 미혼남성분들의 잠재적 결혼 상대라고 여긴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그럴 듯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베트남 여성, 특히 저희와 같은 
여대학생들에 대한 결혼 만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혼 정책에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결혼 만을 쫓는 사람이라
고 믿는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유학 비자를 가진 베
트남 학생들은 꿈을 이루고자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 증가
가 목적이라면, 왜 지역 사람들은 베트남인으로 대상을 좁혀야 했으며, 이러한 경우에, 공부를 
위해 한국에 왔을 수도 있는 학생들로 명시를 했을까요? 
Secondly, why it has to be “rural areas” and “missing the age of marriage”?
두 번째로는, 왜 하필 ‘농촌 지역’과 ‘결혼의 나이를 놓친 남성’이어야 할까요?
At the same time, the officers are undervaluing the Korean bachelor who are over 



the age of marriage in rural areas and Vietnamese students. If it is for offering helps 
for people in need within the area, why do the policies target only rural men but not 
all? It is only reasonable that the officers seeing these specific people as ones who 
need helps, or in other words, lack marriage potentials. Then pairing them with 
Vietnamese students is no different from attaching Vietnamese with this negative 
characteristic. By promoting programs like this, the local government is adding 
negativity into the prejudices toward Vietnamese that we are trying to eliminate all 
those years. 
동시에, 정책 담당자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결혼 시기를 놓친 한국의 미혼남성들과 베트남 학생들
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그 정책들은 모든 미혼남성이 아닌 오직 농촌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할까요? 이것은 오직 정책 
담당자들이 이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결혼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학생들은 그들과 짝 짓는 것은 
베트남인들을 이 저평가된 특성들로 연관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편
견을 없애기 위한 세계의 노력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Again, I understand the reality that many foreign bride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re reaching through matchmakers to marry Korean bachelors. 
However, this is insufficient to assume that every Vietnamese would come here only 
to search for marriage with Koreans. And especially, in this case, students. Marriage 
isn’t what we seek for, education is. Therefore, I sincerely urge the authorities of 
Mun-gyeong city to withdraw the policy targeting Vietnamese students. Marriage 
should be a choice of the couple themselves and thus local government should not 
treat a specified class as a mean for population increase by shifting the responsibility 
onto them. 

 저는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외국 여성들이 중매인을 통해 한국 미혼 남성
과 결혼하려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베트남인들이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여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아닌, 교육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경시에서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정책을 철
회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혼은 당사자들간의 선택적이어야 하며, 지자체는 
특정 그룹에 인구증가의 책임을 떠넘기며 수단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베트남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을 모욕한 문경시를 규탄한다. 

문경시는 지난 4월 S행정사 대표에게 보낸 협조문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대상으로 베트남 
유학생을 지목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대책이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결혼을 추진하는 것이라니 너무도 모욕적이며 베
트남 유학생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경시는 베트남유학생은 마치 경제적 지원과 비자문제 해결만 된다면 아무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는 여성을 농촌의 출산도구쯤으로 여기는 성상품화이며, 특
히 내국인 여성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여성을 지목한 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이다. 더욱이 
지자체의 이런 행위는 내국인들로 하여금 베트남 여성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온 것이다.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유학생 대부분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인권 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유학생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
할 곳도 없이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베트남유학생을 성상품화하고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모욕을 당한 당사자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경시는 시장이 직접 이번 일에 대해 즉시 베트남 유학생에게 사과하라
둘째 문경시는 이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만드는 과정에 행정사 사무실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히고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라
셋째 문경시는 시장이하 직원 전체가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우리들 베트남 유학생은 문경시에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통해 문경
시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 문제는 유학생의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
가 될 수도 있음을 문경시는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반성과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재한 베트남유학생 일동  



발언3.

‘문경시’ 지방정부를 고발합니다.

왕지연(한국이주여성연합회장)

 국제결혼 여성을 상품화하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개업체의 광고를 보면 정말 화
나고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방정부에서 조차 이 같은 행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농촌 이탈이 심화되자 농촌의 인
구수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명목으로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결
혼을 주선해 달라며 대행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 특
정국가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및 유학생 모두를 차별하는 치욕
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개업체에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여 외모에 따라 동급을 나누고 가격을 매기는 것을 뻔히 알
면서도 대한민국 지방정부라는 곳에서 그렇게라도 해달라며 중계업체를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시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이주여성 상품화전력에 합세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법이 개정 되었지만 이주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체의 불량광고가 곳곳에서 나
돌고 있습니다. 이를 규제하고 계도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
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방정부가 불량광고를 생산하는 중계업체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반 인권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워지자 지방정부까지 중계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에 있는 유학생, 그것
도 특징 국가의 유학생을 지목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별이자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개발도상국가라도 도시에서 자라난 여성이, 그것도 농사가 무엇인지도 모
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결혼만 하고 출산만 하
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같이 무분별한 혼인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불화로 인해 불행해 빠
지거나 위험에 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는지 아십니까? 
 이 같이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엄중한 사례를 뻔히 알면서도 특정 국가를 지목하며 아무
렇지도 않게 중개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지방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합니까?
 문경시를 고발합니다. 문경시는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인권을 침해했습니
다. 지방정부가 이주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며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불량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이주여성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이주여성을 폄하하며 이주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지체없이 멈추세
요. 그리고 즉각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발언4

정승희(충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누군가는 “지금이 2000년이냐?”
다른 누군가는 “지자체가 불법, 편법을 조장하는구만?’이라고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어렵고 육아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
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라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선택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경시의 시대착오적, 성차별적,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인종차별적인 사업 추진 의사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온 학생들을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하여 결혼을 성공시키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인남녀의 건강한 선택이고 책임인 결혼을 나이 차, 학력 차, 문화적•환경적 차이
를 ‘자연스러운’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뛰어 넘게 하겠다는 것은 문경시의 어이없고 용감한 발상
(?)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폐기하고 건강한 결혼 환경과 문화를 위하여 상업적 목적의 
결혼 중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있는 시가 오히려 편법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까? 

정말 그동안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국제결혼’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정말 국제결혼을 통하여 결혼적령기의 모든 사람들의 ‘결혼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렇게 작
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제결혼은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숱한 갈등과 젠더폭력 문제로 민낯을 보여 주었
습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 언어, 문화, 나이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결혼이 만들어 낸 비극
적인 죽음들도 저희는 목격했습니다. 여전히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문경시는 이 시대착오 적인 발상(사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
는 여성친화적인 환경, 성평등적인 인식전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별을, 국가를, 문화를 차별하지 않는 환경 조성으로 일상에서 평등한 환경을 만들
어 ‘이주’를 꿈꾸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2019년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결혼 관련 사업’을 보면 500~800만원
을 사업비를 책정하여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명목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상담소가 있는 충북 지역에도 5월 초 확인한 결과 두 곳이 아직도 이러한 사업(농촌총각장가보내
기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수 공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사업폐기 의견과 성병영향평가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는 지자
체가 ‘국제결혼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결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발언5. 

임현희(유엔인권정책센터) 
문경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인가?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정책을 내세운 문경시는 해당 계획을 즉각 철폐하고 사과하라.

문경시가 추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그 대상이 “베트남 출신의 여성 유학생”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베트남 출신 여성을 “혼기 놓친 농촌총각”의 혼인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결혼
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혼이주는 빈부격차와 젠더 문제가 국제적으로 얽혀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국내의 저출생
과 돌봄 문제에 결합해 동남아 여성의 속성결혼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 냈다. 국제결혼중
개업의 등록제와 각종 요건 및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성결혼은 다양한 현실적인 문
제를 야기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07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현
지에서 한국생활의 이해,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은 30%를 상회했고,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
성들과 그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묵묵히 해
왔다. 
이렇듯 저소득 국가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내포하는 다층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여성을 출산도
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문경시는 국제결혼을 “중개” 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 국제결혼의 폐단을 관리 감독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과 같은 보여주기식 성과달
성을 위해 오히려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둘째, 문경시는 베트남 유학생의 삶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한국 입국 사유를 오로지 
국제 결혼과 노동으로만 바라보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 유학생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적 인력교류나 베트남의 자국민 역
량강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경시는 베트남 여성 유학생과 그들의 삶을 도구
로 하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라는 양적인 성과내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베트남과의 외교문
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지식활동을 통해 꿈을 펼치려는 유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수준이 이정도
인지, 혼인 후 낳을 자녀의 수에 따라 얼마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산 이전에 이들의 삶과 이 가
정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강하게 묻고 싶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인권정책센터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연대하여 문제제기 하는 
바이다. 
문경시는 성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정부차원의 인종차별과 여성혐오를 멈추라.
우리는 문경시의 해당 사업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여성혐오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발언6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문경시의 시대착오적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을 규탄한다.
-문경시와 행정사 사무실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문경시는 지난 4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S행정사 사무소 대표에게 “지속적인 농촌 인구
의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 세대와 여성의 농촌 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 인구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했다. 문경시는 이를 인구증가 시책으로 
희망자 모집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90년대부터 대한민국 농어촌에서 유행처럼 일었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많은 지자체장들이 
치적으로 홍보해 왔던 사업이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인구 감소, 노령화, 저출산과 미혼 농어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결혼비용 지원 등을 통해 농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가부장적 농어촌 문화와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내국인들을 대체할 수단으로 외국인 여성
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적이며, 실질적인 농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주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며 성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었는가 싶
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은 오히려 더 교묘해졌고,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에 어려움
을 겪는 점을 파고들면서 국내 영업에 힘쓰고 있다. 문경시 협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일부 지자체들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손을 잡고 국제결혼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문경시와 행정사 사무실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
지 않을 수 없다.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의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양국의 제도와 법적인 뒷받침은 물론 상호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특정 
국가 유학생들을 출산 도구로 묘사한 협조문은 시대착오적이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는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
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경시는 과거 집단 맞선과 개인정보 무단 게재 등의 불법 
영업을 아무렇지 않게 해 왔던 국제결혼 중개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결혼 중
개를 요청했다. 문경시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행정사 사무실에서 영업을 먼저 했는지 살펴볼 
부분이긴 하나, 이는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감시를 비웃으며 여전히 성업 중인 국제결혼중
개업체들이 쾌재를 부를만한 소식이다. 

 이에 우리는 문경시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을 규탄하며 문경시와 행정사 사무실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 11 -

참고1. 

농촌총각(남성)이 지원 대상임을 밝힌 국제결혼 지원 조례들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
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자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들이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남이, 기초자치단체로는 강화, 거제, 거창, 구례, 금산, 나주, 남양주, 사천, 
서산, 양주, 양평, 여주, 완주, 울진, 음성, 의령, 증평, 창원, 창원, 철원, 통영, 홍천, 화순 등이 
농어촌 총각(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다. 더불어 마산, 산청, 
하동, 함안, 합천, 함평 역시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남성, 농촌총각 혼인사업 
지원 조례가 있다. 

지원대상에 성별을 명시하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 논란을 피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업 목적에 미혼남성/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여 
여성 혹은 결혼이민자를 대상화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을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런 조례를 갖고 있
는 광역단체로는 강원, 기초단체에는 강진, 고성, 괴산, 단양, 보령, 부여, 삼척, 서천, 양양, 옹
진, 정선, 춘천 등이 있다.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구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양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여주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 12 -

마산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산청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함안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에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국제결혼 지원
광역: 강원
기초: 강진, 고성, 괴산, 단양, 보령, 부여, 삼척, 서천, 양양, 옹진, 정선, 춘천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정착 지원 조례 
(강원)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지원 조례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안정적 영농정착 생활을 돕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함안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
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행복한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남성에게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
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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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시행 2018.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한 번만 지원대상자에게 
1,000만원 이내의 결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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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당초(안) 수정(안) - 행정사사무소 최종(안)

참고2 : 문경시의 협조문


